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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위원회, 대대적 개혁 필요

안준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

□ 코로나19·세계 경제 침체에도 2023년 최저임금 5% 인상 결정

-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,620원으로, 2021년(9,160원) 

대비 5% 증가함.

- 최저임금위원회는 5% 증가 근거를 ‘경제성장률(2.7%) + 소비자물가상승률(4.5%) - 

취업자증가율(2.2%)’로 밝혔음.

-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

유지(9,160원)을 요구하였음.

-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9,620원 인상을 결정하였고,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

부작용이 예상됨.

<그림 1> 최근 6년간 최저임금 결정 현황

(단위 : 원)

         

출처: 최저임금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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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
최초요구안

근로자측(인상폭) / 사용자측(인상폭)

합의 

여부
결정 최저임금(인상폭)

2009년 4,760원(26.3%) / 3,770원(동결) 합의 4,000원(4.9%)

2010년 5,150원(28.7%) / 3,770원(-5.8%) 합의 4,110원(2.8%)

2011년 5,180원(26.0%) / 4,110원(동결) 실패 4,320원(5.1%)

2012년 5,410원(25.2%) / 4,320원(동결) 실패 4,580원(6.0%)

2013년 5,780원(26.2%) / 4,580원(동결) 실패 4,860원(6.1%) 

2014년 5,910원(21.6%) / 4,860원(동결) 실패 5,210원(7.2%)

2015년 6,700원(28.6%) / 5,210원(동결) 실패 5,580원(7.1%)

2016년 10,000원(79.2%) / 5,580원(동결) 실패 6,030원(8.1%)

2017년 10,000원(65.8%) / 6,030원(동결) 실패 6,470원(7.3%)

2018년 10,000원(54.6%) / 6,625원(2.4%) 실패 7,530원(16.4%)

2019년 10,790원(43.3%) / 7,530원(동결) 실패 8,350원(10.9%)

2020년 10,000원(19.8%) / 8,000원(-4.2%) 실패 8,590원(2.8%)

2021년 10,000원(16.4%) / 8,410원(-2.1%) 실패 8,720원(1.5%)

2022년 10,800원(23.9%) / 8,720원(동결) 실패 9,160원(5.05%)

2023년 10,890원(18.9%) / 9,160원(동결) 실패 9,620원(5%)

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, 민주노총 보도자료

□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최저임금위원회

<표 1>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합의 상황

-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, 노동자위원 9명, 사용자단체 9명으로 구성되어 있

으며 합의에 실패하여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 공익위원 9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.

최근 15년간 2009~2010년을 제외하고는 13년 연속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실패했

지만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음. 

- 평균적으로 근로자 측(노동자위원 측)은 매해 평균 33.5%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, 

사용자 측은 대부분 동결 내지 최저임금의 감소를 요구하는 등 서로 수평선을 걷는 

모습을 보임.

-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최

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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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명 최저임금 차등 지급 적용 여부

한국 1988년 한 해만 차등 지급 / 1989년부터 지금까지 동일 적용

그리스 사무직과 비사무직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

네덜란드 성인·청소년 최저임금 상이(성인의 30~85% 수준)

미국 연방 최저임금(7.25달러)과 주별 최저임금 상이

캐나다 각 주에서 결정 / 업종별 상이

일본 지역별·산업별 상이

영국
각 연령대별 노동자와 수습생의 최저임금 상이

(16~17세, 18세~20세, 21세~24세, 25세 이상)

프랑스 18세 미만 노동자나 수습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0~20% 감액

중국 각 직할시, 성, 자치구별 최저임금 상이

인도네시아 주·시·군·구별 최저임금 상이

호주 122개 직업군으로 나눠 직업군별 최저임금 상이

칠레 18세 미만·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74.6%만 지급

태국 12개 기술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 책정

출처: 최저임금위원회

- 공익위원 9명(임기 2021. 05. 14.~2024. 05. 13.) 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대

통령과 정권의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구성된다는 문제가 있음.

- 또한 사용자단체 대표자도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인

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.

□ 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부결

<표 2 국가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적용>

-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서 부결 결정을 내림.

-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

치는 상황으로,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

공익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임.

-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‘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

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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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할 수 있다’고 명시되어 있음.

-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한 해에만 산업별로 저임금 그룹과 고임금 

그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황임.

- 그러나 OECD 회원국들과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이 아예 없는 국가들(이탈리아, 스칸

디나비아 국가들 등)을 제외하고는 나이, 지역, 직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함.

□ 경제 논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필요

-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 중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대표자가 없어 시장의 입

장을 완전히 대변하기에 부족함. 9명의 공익위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

최저임금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.

-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을 개혁하여 대다수의 시장을 구성하는 소상공인과 

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바꾸고,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허

용하는 등 경제 논리와 현실에 충실한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이 필요함.


